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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 위 실시간 사찰’ 국감 도마에 올라

 박태우 기자 

“연 100억건 정보수집 가능…인권 암흑”

“내사 단계에서도 차량 검색

방범용 카메라도 사생활 침해”

야, 시스템 원점 재검토 촉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차량방범용 폐회로텔레

비전 카메라를 이용한 경찰의 ‘도로 위 실시간 사찰’ 시스템 구축(<한겨레> 10월

27일치 1·3면)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전국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번호를 자동

식별·감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시험운영까지 마친 상태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의 새 시스템을 두고 “인권의 암흑시대, 초감시

사회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경찰 계획대로라면 연간 100억건 이상의 개인정

보(차량 운행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정부가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

다”고 했다. 그는 “경찰 시스템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차량 운행정보를 영구보존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신명 경찰청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강 청장은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고 안전행정부 권고(30일 보관)대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경찰이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업무방

해 혐의로 수배된 노조 간부의 친인척 차량의 6개월치 이동경로를 차량 검색 시스

템을 통해 추적했다며 비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설치한 이동식 방

범용 카메라도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찰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강원·충남·충북·경기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에서 우선 실시해

온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 규정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식 입건된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도 차량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또 부서

장이 결재만 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차량 추적 조회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정보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다수 국민은 차량 정

보가 자동 수집돼 경찰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수배차량

검색체계와 관련해 모든 정보를 감시당하고 있는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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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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